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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들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빠른 기술 수용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창업과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
는 과정에서는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시스템, 인재 확보, 규제 체계라는 세 축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 자본시장은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회수 시장이 협소하고, 우수 인재는 해외 유출이나 대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비해 제도와 규제는 경직적으로 작동하면서 혁신의 속도를 제약한다. 이러한 환경
은 스타트업의 지속적 성장을 어렵게 하고,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
한다. 구체적으로는 㜸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㜸AI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㜸규제 체계의 정합성과 
유연성 확보라는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AI 정책과 스타트업 정책은 분리된 축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보고
서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도약을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서론 
1.1 국가 전략이 된 AI, 혁신의 최전선 

AI, 더 이상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전 산업과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PwC는 생성형 AI 도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㐰혁명적 
전환㏖Transformational Shift㏗㐱이 일어나고 있으며, AI가 2030년까지 세계 GDP에 약 13조 달러를 추가로 기
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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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법률, 회계, 제조, 의료, 교육, 국방, 공공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I 기술력 확보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OECD 역시 2024년 AI 원칙 개정안에서 㐮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투자와 실행력 강화㐯임을 강조했다. 

최근 Knowledge 4 All Foundation㏖K4A㏗은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중동·북아프리카
㏖MENA㏗, 중남미㏖LAC㏗ 등 주요 신흥 경제권의 AI 생태계를 분석했다. ㏚이미지 1㏛은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사회단체,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로 구분해 각 지역의 AI 관련 주체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 가운데 395개 기
관이 등록된 아시아가 가장 활발하며, 특히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수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였다. 이는 아시아
가 AI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 확산을 이끄는 민간 기반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AI 생태계가 스타트업 주도로 형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기능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미지 1 ㏛ Emerging Economies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1 

결국 AI는 특정 산업의 기술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민간 역량과 제도적 준비 수준을 요구하는 전략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역시 스타트업 중심 성장과 제도적·윤리적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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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최전선, AI 스타트업 
AI 기술 발전을 주도해온 핵심 주체는 스타트업이다. OpenAI, Anthropic, Perplexity AI 등 세계적 AI 선도 

기업은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전 세계 기술 지형을 바꾸고 있다. 예컨대, OpenAI는 2015년 창립 이래 급
속히 성장하여 2025년에는 3,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투자에서도 뚜렷하다. 2024년 벤처캐피탈㏖VC㏗ 투자 중 약 40㚜가 AI 스타트업에 집
중되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그 비중이 58㚜로 확대되었다. 스타트업은 실험과 반복에 최적화된 구조와 빠
른 혁신 주기를 바탕으로, 대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며 기술 진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는 AI 혁신
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통해 실현되는 전환임을 보여준다. 

㏚ 이미지 2 ㏛ 1Q 2025 Global Venture Capital2 

BVK에 따르면㏖㏚이미지 2㏛㏗, 전 세계 VC의 AI 투자 비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약 90억 달러 수준
이던 AI 투자는 2024년 다시 반등해 100억 달러를 넘겼다. 이어 2025년 1분기에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조
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스타트업 투자 대비 AI 분야 비중은 오히려 50㚜를 초과했다. 이는 AI 스타트업
이 단순한 기술 실험장이 아니라 실제 시장성과 응용을 전제로 한 고성장 기대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AI는 이제 특정 산업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이 집중되는 핵심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투자자들은 AI가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
끌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본이 빠르게 집중되고 있다. 둘째, AI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단계
의 실험을 넘어, 시장과 산업 응용을 전제로 한 혁신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공투자만으로는 충분치 않
고, 민간 자본의 리스크테이킹과 회수시장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도 글로벌 자본 흐름에 발맞추어,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레버리지를 민간 자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순 보조금 방식이 아닌, 㜸펀드 구조 개편 㜸회수 시장 활성화 㜸글로벌 VC 연결 
플랫폼 마련 등 민간 투자 친화적 시스템 설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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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분리할 수 없는 㐰AI 정책㐱과 㐰스타트업 정책㐱 
대한민국의 AI 정책은 여전히 인프라 확충, 기초 연구개발㏖R㖅D㏗, 기술 로드맵 수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AI 전환의 실질적 파급 효과는 민간 시장, 소비자 접점, 산업 응용 등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응용 단계에서 본격
적으로 나타난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초 기술 투자보다 응용 확산을 통한 시장 주도 전
략이 스타트업 육성과 직결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AI 정책과 스타트업 정책은 분리된 축이 아니라, 하나의 전
략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되어야 한다. 

Pitchbook에 따르면㏖㏚이미지 3㏛㏗, 2025년 1분기 전 세계 VC 투자액의 약 60㚜가 AI 스타트업에 집중되었으
며, 이는 약 73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그중 절반 이상인 400억 달러가 OpenAI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발생
해, 글로벌 시장이 특정 AI 리더 기업에 얼마나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래프는 지난 5년간 
AI 분야가 전체 벤처투자에서 딜 가치 비중과 딜 건수 비중 모두에서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나타낸다. 2023년 
이후 딜 가치 기준은 급격히 상승하며 2025년 초에는 전체 투자 가치의 60㚜를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블
록체인·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는 48억 달러에 그쳐, AI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 이미지 3 ㏛ AI 㖅 ML deals as a share of all VC deal activity3  

이러한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단순히 AI 스타트업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
어, 㜸민간 대형 투자 유치가 가능한 유니콘 후보 발굴 㜸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장·M㖅A 시장 기반 확대 㜸
글로벌 VC와의 연계 투자 생태계 구축 등 자본 생태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AI 투자가 단기 유행이 
아닌 지속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펀딩 전략 역시 AI 스케일업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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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구조적 병목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국가다. 최근 발표된 Tortoise Intelligence의 㐰Global AI 

Index 2024㐱에 따르면㏚㏖이미지 4㏛㏗, 한국은 83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상위권의 AI 경쟁력을 유지했
다. 특히 정부 전략㏖Government Strategy㏗과 AI의 산업 적용㏖Implementation㏗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
으며, 이는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하고 정책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다. 2023년에는 62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6위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평가 국가 수가 늘어났음에도 순
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의 AI 전략 역량과 실현 가능성이 안정적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규
제 정비, 산업 연계 전략, 인재 양성 계획 등 다각적인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이미지 4 ㏛ 글로벌 AI 지수 상위 10개 국가 및 세부 점수㏖부문별 점수는 0㎼100점. 1위 국가㏖100점㏗을 기준으로 상

대적으로 결정되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하위 항목별 62개국 중 순위를 의미한다.㏗4 

그러나 이러한 강점의 이면에는 AI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적 병목 요인이 존재한다. 

자본은 충분하지만 흐르지 않는다. 한국의 민간 AI 투자 규모는 세계 18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3㚑2022년 
누적 투자액은 55.7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2,489억 달러㏗, 중국㏖951.1억 달러㏗, 영국㏖182.4억 달러㏗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연간 10조 원을 넘기는 국내 전체 벤처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회수 시장과 보수적인 심사 구조 탓에 고위험 AI 스타트업에는 자금이 제때 도달하지 못한다. 실제로 AI 관련 
상장 기업은 6개에 불과해, 기술력이 산업화와 자본 회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재는 부족하고, 머물지 않는다. STEM 및 IT 졸업생 배출 규모는 세계 상위권㏖각각 9위, 8위㏗으로 양적 공
급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AI 엔지니어 같은 실무형 인력은 여전히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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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족하다. 게다가 어렵게 확보한 인재마저 비자 제도, 실무 교육, 보상 체계의 미비로 인해 대기업이나 해외
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자본·인재·제도의 세 가지 병목은 개별 현상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로
막고 있다. 그 결과 창업은 늘어나도 생존율은 낮고, 스케일업이나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결
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산업적 환경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Startup Genome 분석에 따르면㏖㏚이미지 5㏛㏗, 2025년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전년 대비 ㎼
15㚜 하락했다. 이는 보스턴㏖㎼35㚜㏗, 시카고㏖㎼37㚜㏗ 등 일부 전통 거점의 후퇴보다는 낙폭이 작지만, 같은 기간 
베이징이 㚅10㚜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의 부진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자본·인재·제도 병목을 
해소하지 못한 지속적 한계를 반영한다. 

㏚ 이미지 5 ㏛ Change in Ecosystem Value ㏖2025 vs. 2024㏗5 

따라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창업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스케일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1.3  연구 목적과 구성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AI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기술력과 정책 역량에도 불구하고 자

본·인재·제도라는 세 축에서 병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병목을 정밀하게 진단하
고, 스타트업이 자라고 스케일업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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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의 핵심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첫째, 자본 측면에서는 고위험 AI 스타트업에 자
금이 원활히 흐르고 회수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 둘째, 인재 측면에서는 우수 인재가 유입·정착하며 순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제도 측면에서는 데이터, 규제, 공공조달 등에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
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세 영역은 독립적인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순환할 때만 생태계가 작동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전략 전환을 지향한다. 

아울러 접근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며, 국내 현실에 근거하
되 해외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또한 단순한 통계 수치의 나열이 아니라, 투자㎾인재㎾제도의 연결고
리 속에서 문제와 해법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번 장에서는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이 직면한 병목, 그리고 본 보고서의 목적과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자본·인재·제도의 병목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세 축의 전략을 통합한 국가 차원의 정책 내러티브를 정리하며, 
㐮자본·인재·제도의 삼각축 복원 없이는 AI 강국도 없다㐯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2. 투자 부문의 혁신방안 
2.1 병목 진단 : 흐르지 않는 자금과 단절된 회수 시장 
한국은 세계 6위권 벤처투자국이다. 그러나 창업에서 성장㏖스케일업㏗과 회수로 이어져야 할 자금 선순환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초기 단계㏖Pre㎼SeedSeries A㏗는 정책자금과 일부 엔젤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며 
비교적 원활하다. 하지만 Series BD 성장 구간에 들어서면 민간 자본이 급격히 보수화된다. 해외 진출이나 대

형 PoC㏖개념증명㏗6가 필요한 결정적 시점에 자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회수 시장 역시 취약하다. 현재 구조는 IPO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상장 심사는 기간과 요건 부담이 크
고 변동성에도 취약하다. 반면 전략적 M㖅A와 세컨더리 유동성은 빈도와 규모 모두 제한적이다. 그 결과 초기·
중기 단계에 투입된 자금은 장기간 묶이고, 재투자 선순환은 끊어진다. 현장에서 관찰되는 전형적 궤적은 Pre㎼
Seed/Seed 단계㏖정책·엔젤㏗ 㛯 Series A㏖소규모 전략투자㏗ 㛯 Series B/C에서의 딜 단절 㛯 IPO 단일 출구 
의존 㛯 준비·심사 과정의 지연·포기 순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의 벤처투자는 싹을 틔우는 데는 성공하지만, 스케일업과 글로벌 확장 국면에서는 성장 동력이 약
화된다. 다시 말해, 흐르지 않는 자금과 단절된 회수 시장은 국가적 AI 혁신 속도를 늦추는 핵심 장애 요인이다. 

2.2 원인 분석: 구조적 단절과 고착된 투자 관행 
위의 병목은 네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회수 구조의 단선성이다. 회수가 IPO 중심의 단선 구조로 고착되면서 중·후기 투자 유인이 약화된다. 전

략적 M㖅A 파이프라인과 세컨더리 시장 인프라는 미성숙해 㐮들어갈 때보다 나오는 길이 불확실하다㐯는 인식
이 강하다. 이처럼 Exit의 단선성은 곧 Series B㚰D 단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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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민간 자금 연결의 부재다. 정책자금은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매칭·손실공유 같은 리스크 분담 메
커니즘이 약해 민간 후속투자를 끌어내지 못한다. 배분도 안배 중심이라 고성장 AI 딜에 전략적 집중 투입이 어
렵고, 정부 단독 출자 구조는 민간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한다. 

셋째, 무형자산 중심 기업에 부적합한 평가·심사 방식이다. AI 기업의 핵심 자산인 알고리즘·데이터·모델·IP를 
정량·정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담보·재무 중심의 심사 관행은 기술잠재력 기업의 진
입 장벽이 되고, 결국 평가체계의 한계가 유망 기업의 저평가와 투자 지연을 초래한다. 

넷째, 보수적 LP7 거버넌스의 고착이다. 연기금·정책금융 등 대형 LP의 안정성 중시와 위험 회피 기조가 고착
되면서, 생성형 AI·로보틱스 등 장기·대규모 고위험 전략에 필요한 성장자본 공급이 부족하다. 이는 결국 자금 
흐름의 선순환을 끊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은 서로 맞물려 AI 스타트업의 창업㎾성장㎾회수라는 자금 순환 전 과정을 제약한다. 
회수시장의 취약성은 중·후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고, 공공㎾민간 자금 단절은 투자 파이프라인을 끊는다. 기
술가치평가 미비는 유망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보수적 LP 운용 관행은 자금 공급 자체를 위축시킨
다. 이처럼 㐰자금은 있으나 흐르지 않는㐱 경색 구조가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다. 

2.3 전략 방향 및 목표 : 자금 순환의 속도와 깊이를 동시 제고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자 규모를 확대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성장㎾회수 전 주기에 걸친 자금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전략의 목
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벤처투자 40조 시대의 달성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투자금이 적시에 필요한 기업과 단계
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효율적 배분 구조를 의미한다. 지금처럼 특정 단계에서 자금이 정체되거나 일부 기업군
에만 집중되는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창업㎾성장㎾회수의 전 주기 순환 체계 확립이다. 자금이 창업 초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장 단계와 회수 
단계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수시장을 다변화하여 IPO 의존도를 줄이고, M㖅A·세
컨더리 거래·비상장 주식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는 조기 유동성을 확보
하고, 스타트업은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민간㎾공공 자본의 연계 강화다. 현재는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이 단절된 채 각각 움직이고 있다. 이 구조
를 개선해 매칭형 공동투자와 리스크 분담 장치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야에서는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
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이 중·후기 단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심리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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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추진 축이 요구된다. 우선 회수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IPO에 편중된 구조를 
개편해 M㖅A와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특례와 
유니콘 패스트트랙을 통합·간소화하여 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추고, 공공기관이 기술 인수자로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M㖅A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해 㐰중간 회수㏖Mid㎼exit㏗㐱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투자 연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매칭형 공동투자, AI 전문 VC 육성, 장기자금 유입 확대를 통해 자
금 흐름을 촘촘히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표준화하고, 산업별 전문 VC 인증제와 투자
성과 공개 DB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에는 㐰선투자 후검증㏖Fast㎼pass㏗㐱 방식을 적용해 유망 AI 스타
트업이 신속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해 장기자본의 유
입을 촉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기반 매칭 인프라가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㐰투자자㎾스타트업 매칭 플랫폼㐱을 구축
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계획서·기술 지표·성장 단계 등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해 정밀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책연구소와 글로벌 VC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펀드를 운영해 해외 자본과 기술 검증 
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축은 상호 연계적으로 작동해 AI 스타트업이 자금 확보에서 회수까지 전 주기를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속도㏖신속한 자금 공급㏗와 깊이㏖중·후기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속 투자㏗를 동시에 높
임으로써, 한국은 글로벌 AI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2.4 세부 정책 과제: 자금 선순환을 여는 회수·성장자본 패키지 
2.4.1 회수 구조 혁신 
가. 국가·민간 공동 㐰스케일업 펀드㐱 
후속 라운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앵커로 참여하고 민간 자본을 매칭하는 대형 스케일업 펀드를 조

성한다. 정부는 초기 손실 일부를 흡수하는 First㎼Loss 구조와 성과연동 수수료를 통해 민간 GP의 위험·보상 
불균형을 완화한다. 또,  글로벌 LP·VC와의 공동투자 트랙을 병설해 대규모 성장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B㚰D 라운드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고위험 회피 성향을 완화해 상용화·해외 확장 단계의 자금 병목을 풀 수 
있다. 

나. 정책형 세컨더리 펀드 제도화 
기존 VC·기관 보유 지분의 유동화를 목표로, 공공이 초기 트랜치를 공급하고 민간 세컨더리 펀드가 동시에 매

칭하는 정책형 세컨더리를 제도화한다. 정기 매각 창구와 투명한 가격 산정·공시 규칙을 갖춘 플랫폼을 운영해 
LP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재투자 선순환을 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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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특례 㚅 K㏇유니콘 패스트트랙 통합 
기술·성장성 중심의 단일 트랙으로 IPO 진입을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모델 성능, 데이터 자산, IP, 

레퍼런스 고객 등을 종합한 㐰기술 밸런싱 스코어㐱를 도입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스케일업 
기업의 상장 부담을 완화한다. 

라. 공공기관 기술 인수·우선구매 제도 
조달청·공공기관이 AI·SaaS·API형 솔루션을 파일럿으로 실증한 뒤 성과 검증 결과에 따라 우선구매로 전환

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초기 레퍼런스 확보와 매출 가시화를 통해 조기 M㖅A 기회를 넓히고, 공공시장을 발판
으로 민간 확산·Exit 경로를 다변화한다. 

마. 제3의 회수시장㏖비상장 주식 중간거래 플랫폼㏗ 
프리IPO·후속 라운드 전용의 공인투자자 중심 중간거래 시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보공시 기준, 적격투

자자 요건, 불공정거래 방지 장치를 명확히 한 파일럿㛯가이드라인 확정㛯법제화 순으로 이식해 신뢰를 확보
하고, 회수 속도와 경로를 다양화하여 IPO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한다. 

2.4.2 투자 연계 고도화 
가. 기술가치평가 체계 정비㏖표준모델 㚅 보증 연계㏗ 
알고리즘·데이터·IP·컴퓨트 등 무형자산을 정량·정성 복합지표로 평가하는 표준 스코어링 모델을 구축하고, 

결과를 신용보증·정책금융 한도·금리에 자동 연동한다. 담보 중심 심사의 병목을 제거해 초기와 성장단계 모두
에서 자금 접근성을 확대한다. 

나. AI·딥테크 전문 VC 인증 㚅 인센티브 
산업특화 레코드를 갖춘 VC를 공인 인증하고, 세제 혜택·공동 GP 출자·공동투자 우선권을 제공한다. 섹터 전

문 심사역 풀이 축적되면서 기술 리스크를 정밀 가격화할 수 있어 중·후기 라운드의 유효 수요가 확대된다. 

다. 매칭형 공동투자·Fast㎼pass㏖선투자 후검증㏗ 
정책펀드가 우량 신호와 리스크 분담을 제공하는 매칭형 공동투자를 기본으로 하되, 기술 스코어 상위팀에는 

선투자 후검증㏖Fast㎼pass㏗을 적용한다. 사후 성과평가에 따라 트랜치를 조정하고 부진 시 재투자를 제한함으
로써 집행 속도를 높이되 책임성을 담보하여, 시장 타이밍 손실을 줄이고 민간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라. 장기자금 유입㏖연금·퇴직연금 규제 완화㏗ 
연금·퇴직연금의 PE/VC 자산군 허용 범위와 투자 한도를 합리화하고, 펀드오브펀드㏖FOF㏗ 채널을 활성화한

다. 안정적 장기자금의 공급 기반을 넓혀 딥테크·AI의 긴 투자호흡을 지원하고, 㐰벤처투자 40조㐱 목표 달성의 재
원 안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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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플랫폼 기반 매칭 인프라 
가. AI 투자 매칭 플랫폼㏖공공㎾민간 공동㏗ 
스타트업㏖모델·데이터·IP·고객㏗과 투자자㏖티켓 사이즈·섹터·성과㏗의 양면 데이터를 구조화해 AI 추천 기반의 

투자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 매칭으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비수도권·딥테크 팀의 노출을 확대해 양질
의 딜 플로우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나. 국책연㎾글로벌 VC 공동펀드㏖소싱·실사 연계㏗ 
ETRI·KIST 등 국책연과 글로벌 VC가 공동으로 딜 소싱과 기술 실사를 수행하는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국제 

검증을 전제로 해외 자본 유입과 파트너십을 확장해 글로벌 Exit 옵션을 넓히고, 국내 기술의 상업화 신뢰도를 
동시에 높인다. 

2.5 실행로드맵:Exit㛯성장자본㛯유동화의 단계별 추진안 
투자 부문의 실행 계획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각 단계별로 명확한 주체를 지정해 정책 설계와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3년 단위의 로드맵을 설정해 제도 정비, 사업 집행, 고도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실행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정책을 총괄하며, 펀드 설계와 성과 평가를 담당한
다.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는 정책펀드 운용과 세컨더리 시장을 주관해 자금 흐름의 허브 역할을 한다. 금융
위원회와 코스닥은 상장 요건 개선과 회수 인프라 설계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표준화해 무형자산 기반 스타트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민간 VC와 액셀러레이터㏖AC㏗는 초기 
스타트업 발굴, 투자 매칭, AI 기반 플랫폼 운영을 주도한다. 

실행 로드맵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0㚑12개월, 제도 정비 및 신호 발신㏗: 세컨더리 시장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기술특례와 
K㏇유니콘 패스트트랙을 통합한 상장 패스트트랙 고시를 시행한다. 국가·민간 공동 스케일업 펀드 1호를 결성하
고, 기술가치평가 표준㏖베타버전㏗을 개발해 신용보증 및 정책금융과 시범 연계한다. 

2단계㏖12㚑24개월, 집행 확장㏗: 비상장 주식 중간거래를 위한 Mid㎼exit 플랫폼 파일럿을 가동하고, 운영 과정
에서 투자자 자격·정보공시·거래투명성 등 현행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며 단계적 이식 로드맵㏖파일럿
㛯가이드라인㛯법제화㏗을 병행한다. 공공 우선구매 트랙을 10개 과제로 확대하고, AI 투자 매칭 플랫폼을 정
식 오픈하며, 민간 투자와의 연계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시장 신뢰를 높인다. 

3단계㏖24㚑36개월, 고도화 및 고착화㏗: 스케일업 펀드 2·3호를 연속 결성하고, 세컨더리 시장 민간 참여를 확
대한다. 장기자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 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과 글로
벌 VC가 참여하는 해외 공동펀드를 정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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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행안은 단계별로 차별화된 목표를 갖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기적으로는 
투자 집행 속도와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 선순환 구조를 안정적
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2.6 정책 결론 
본 장의 전략은 스케일업 펀드, 세컨더리, Mid㎼exit 플랫폼을 통해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고, 공공㎾민간 리스

크 공유와 무형자산 평가 표준을 정착시켜 창업㎾성장㎾회수 전 주기의 자금 선순환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제안이 실행되면 B㚰D 라운드의 딜 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M㖅A·세컨더리 비중이 상승하며, 평균 회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민간 레버리지 배수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투
자 매칭 인프라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비수도권·딥테크 팀의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LP·글로벌 VC와의 공동
투자 트랙은 국내 생태계를 국제 자본시장과 연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본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투자금이 성과로 전환되려면 이를 설계하고 실행할 현장형 AI 인재
의 밀도와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3장에서는 국내 공급 확대㎾스타트업 유입㎾글로벌 유치
와 정착㎾산학·플랫폼 연계㎾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는 인재 시스템 개편을 다룬다. 이를 통해 2장에서 복원된 
자본의 생산성을 프로젝트 성공률과 상용화 속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3.인재 부문의 혁신방안 
3.1 병목 진단 및 원인분석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는 심각한 인재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세 가지 주요 병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인력 부족이다. 국내 AI 전문 인력은 약 1.1만 명으로, 미국㏖25만 명㏗이나 중국㏖34만 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석·박사급 고급 인력은 전체 ICT 인력의 2.3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풀은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교육과 산업 간의 미스매치다. 국내 AI 대학원은 실무 역량보다는 기초 연구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
고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배출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AI 석·박사 졸업생 가운데 스타트업으
로 진출하는 비율은 5㚜 미만에 머물고 있다. 

셋째, 글로벌 인재 유입 부족과 국내 인재 유출이다. 해외 고급 인재의 국내 유입률은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1.3㚜에 불과하며, 정착률도 낮다. 반면 국내 AI 석·박사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해외 취업을 선택하고 있
다. 복잡한 비자 절차와 열악한 거주·교육 환경은 해외 인재가 한국 내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피 현상도 겹친다. 낮은 초기 연봉, 불안정한 고용, 제한적인 보상 체계㏖스톡옵션 등㏗로 인
해 인재들이 장기 근무 동기를 얻기 어렵다. 또한 민·관·학 연계가 미흡해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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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학과 산업 현장 간 공동 프로젝트나 인턴십 같은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단계에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인재 이동 통로가 협소하다. 

3.2 전략 방향 및 목표: 인재의 㐰유입㎾정착㎾순환㐱 생태계 복원 
본 전략의 최종 목표는 국내외 고급 AI 인재가 원활히 유입되고, 스타트업에 장기 정착하며, 다시 생태계로 재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한다. 

첫째, 양적 공급 확대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고급 인재를 대량 배출하기 위해 대학㎾스
타트업 연계 석·박사 과정, 산학 프로젝트 기반 교육, 산업 과제 반영형 커리큘럼을 도입한다. 이는 단순히 인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질적 유인 강화다. 인재가 스타트업에 장기 재직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체계, 
지분 인센티브, 세제 혜택을 확충한다. 이는 단기적인 연봉 경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보상·인프라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순환 구조 정착이다. 유입된 인재가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마친 후에도 다시 투자자, 멘토, 창업가로 재
진입할 수 있는 순환형 인재 경로를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경력 인정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병행한다. 

넷째, 글로벌 연계 강화다. 해외 핵심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도 병행 지원한다. 
글로벌 학위·연수 프로그램, 해외 VC·액셀러레이터 연계 트랙을 통해 국내외 인재의 㐰양방향 순환㐱을 촉진한다. 

다섯째, 사회적 인정 기반 구축이다. AI 인재 경력 인증제, 글로벌 표준 이력서 발급, LinkedIn·GitHub 등 국
제 플랫폼 연계로 경력 전이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에서 스타트업 경력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이 다섯 축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인재 유입은 정
착 인프라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양적 공급만으로는 질
적 유인과 순환 구조가 결여되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략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들 요소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3.3 세부 정책 과제: 공급㎾유입㎾정착㎾재순환 통합 패키지 
3.3.1 국내 인재 공급 확대 
국내 AI 전문 인재의 절대 부족을 해소하고 스타트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㐰AI 인재 TF㐱를 구성한다. 이 TF는 제도 설계와 승인 절차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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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타트업 연계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해 산학 공동 프로젝트와 최소 6개월 현장 인턴십을 필수화한다. 
졸업 논문을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AI 전공자에게는 창업 장려 장학금과 지분 인센
티브를 연계한다. 졸업 후 스타트업에 합류하면 초기 지분 일부, 채용 보조금, 초기 2년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
한다. 

기초연구 중심의 AI 대학원은 실전·사업화 전공 트랙으로 개편한다. 산업 현장 과제를 교과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인재 공급량이 확대되고 㐰즉시 투입형㐱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처 간 목표 불일치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추진 지연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3.2 스타트업 유입 촉진 
확보한 인재가 대기업이나 해외로 이탈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한

다. 성과 기반 보상과 함께 주식 매각 시 과세하는 스톡옵션 세제특례를 확대하고, 부여·행사 전 과정을 전자화
해 인재가 보다 유연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업 초기 3년간은 고급 인재 채용 바우처를 도입해 인건비의 30㚑50㚜를 지원한다. 단, 최소 2년 재직 조건
을 부여해 단기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㐰스타트업 경력 인정제㐱를 도입해 공공·대기업 채용 시 100㚜 경력 환산을 보장하며, 딥테크·기술창업 분
야 경력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경력의 사회적 인정이 강화되고, 초기 채용 장벽과 이직 
리스크가 완화되어 장기 재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3.3 글로벌 인재 유치·정착 인프라 강화 
해외 AI 고급 인재 유입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장기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술 인재 전

용 S㏇Startup 비자를 신설한다. 심사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 5년 체류를 허용한다. 

정주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영어 기반 기술 커뮤니티, 국제학교·의료보험 연계, 초기 6개월 주거비·교육비 보
조를 제공한다. 장기체류와 영주권 전환 요건은 완화하고, 가족 동반 범위도 확대한다. 3년 이상 고용될 경우에
는 영주권을 자동 부여한다.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생활 지원과 성과 기반 사후평가제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
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핵심 인재 유입 규모가 확대되고 정착 기반이 강화되어, 국내 생태계의 기술 수준과 
글로벌 연결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3.4 민간㎾학계㎾스타트업 연계 플랫폼 구축 
인재 발굴·채용·재투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인프라를 활용한 PPP형 산학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제도화한다. PPP형 산학협력은 민간㏖기업㏗, 공공㏖정부·공공기관㏗, 학계
㏖대학㏗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책임·리스크를 분담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협력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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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민간의 기술과 자금, 공공의 행정 및 정책 역량, 학계의 연구 개발 능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
하는 상생형 모델이다. 

전국 단위 AI 인재㎾스타트업 매칭 DB를 구축해 포트폴리오와 기술 역량 기반의 정밀 매칭과 양방향 검색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보유 프로젝트를 공개해 스타트업이 직접 참여·공동 개발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한
다. 

또한, 투자·채용·시장 연계를 동시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인재 허브를 설계·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재의 
유입㎾활용㎾재투입이 선순환하고, 교육기관㎾산업계㎾정부 간 상시 연계 채널이 작동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
무형 인재 배출이 촉진되고,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3.5 사회적 인정 기반 마련 
스타트업 경력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진입과 이탈 장벽을 낮춘다. 이를 위해 정부 인증 디지털 

표준 이력서를 발급해 경력·성과·기술 스택을 구조화하고, LinkedIn·GitHub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 국내
외 고용 시장에서 전이성을 보장한다. 

필요 시 마이크로 크레덴셜과 프로젝트 기반 배지를 포함해 역량을 정량화한다. 마이크로 크레덴셜은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했거나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소규모 인증서다. 예를 들어, 㐰파이썬 프로그래밍㐱이나 
㐰머신러닝 알고리즘㐱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된다. 프로젝트 기반 배지는 실제 프로젝트
에 참여해 성과를 낸 경험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이다. 예컨대 㐰자율주행 기술 개발 프로젝트 참여㐱, 㐰AI 기반 챗
봇 서비스 구축㐱과 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이는 단순한 지식 보유를 넘어 실제 문제 해결과 결과물 창출 역량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근무의 㐰커리어 리스크㐱가 완화되고, 해외 취업 및 국제 공동 연구·사업의 가능성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4 실행로드맵: 비자·보상·산학·플랫폼의 단계별 전개 
인재 부문의 실행 계획은 국내 공급 확대, 스타트업 유입 촉진, 글로벌 인재 유치·정착, 민간㎾학계㎾스타트업 

연계, 사회적 인정 기반 구축이라는 다섯 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관 부처와 협력 기
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5년 이상을 내다본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의 지속성과 확산성을 확보한다. 

실행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국내 인재 공급 확대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중소벤
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산학연계 석·박사 과정 설계, 실전형 AI 커리큘럼 개편, 사업화 트랙 도입
을 총괄한다. 스타트업 유입 촉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해 세제 개
편과 인건비 지원 바우처 설계·운영을 담당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정착 인프라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비자 신설·운영과 정주·문화 인프라 구축을 맡는
다. 민간㎾학계㎾스타트업 연계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연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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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매칭 DB 구축과 오픈 R㖅D 과제 매칭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 기반 마련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민간 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AI 경력 인증 시스템 개발과 글로벌 
플랫폼 연계를 추진한다. 

실행 로드맵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제도 설계와 법령 개정, 1년차까지㏗에서는 S㏇Startup 비자 신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학연계 AI 석·박사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육부 고시 개정을 추진
한다. 또한 스타트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 개편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을 완료한다. 이어
지는 2단계㏖인프라 구축과 시범 운영, 1㚑2년차㏗에서는 전국 단위 AI 인재㎾스타트업 매칭 플랫폼의 베타 버전
을 운영하고, 1,000명 규모의 인건비 지원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울·판교·부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커뮤니티와 정주 인프라를 조성해 외국 인재의 초기 적응을 지원한다. 

3단계㏖전국 확산과 성과 관리, 3㚑5년차㏗에서는 매칭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 VC와 대기업 채용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착 지원 패키지를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 확대하며, 인재 유입률·정착률·스타
트업 채용률 등 핵심 성과 지표를 관리해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마지막 4단계㏖글로벌 연계 강화, 5년차 이후㏗
에서는 한·미, 한·EU 간 AI 인재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경로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해외 R㖅D 센터 파견 제도를 운영하며, 글로벌 채용·교육 플랫폼과 국내 정책 플랫폼을 통합 운영한다. 

종합하면 이 실행 계획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과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전국적 확산과 성과 
관리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재 순환 구조 속에서 한국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인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5 정책 결론 
본 장의 과제들은 연계형 석‧박사 과정, 현장 인턴십, 스톡옵션 세제, 채용 바우처, S㏇Startup 비자, 정주 패키

지, PPP 인재 플랫폼을 통해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풀을 확장하고, 장기 재직과 역량 순환을 제도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채용 리드타임은 단축되고 정착률은 상승하며, 핵심 인력의 이탈은 감소할 것으
로 기대된다. 동시에 글로벌 연계가 강화되고 팀의 실행 역량이 높아져, PoC 단계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환율과 수익화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재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실증㎾상용화㎾확산으로 빠르게 이어지려면 예측 가능하고 
민첩한 규제·조달·데이터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4장에서는 네거티브 로드맵, 리스크 기반 
규제, 컨트롤타워,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데이터 특례, 성과 기반 조달, 국제 정합성 등을 통해 자본과 인재가 
시장에서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시스템 혁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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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제도 부문의 혁신방안 
4.1 병목 진단: 기술 속도와 규제 속도의 괴리 
AI·딥테크 스타트업은 창업㎾성장㎾회수 전 주기에서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 그리고 지연된 절차에 동시에 부

딪힌다. 창업 단계에서는 신산업을 포괄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인허가가 장기화된다. 성장 단계에서는 데이터 
활용과 모델 학습에 필요한 개인정보·저작권 해석이 불명확해 사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회수 단계
에서는 IPO·M㖅A 심사와 공시 요건이 복잡해 자금 회수 리드타임이 늘어난다. 특히 의료·금융·모빌리티·제조
와 같은 융합형 사업은 산업별 규제 체계를 전제로 한 현행 구조에서 사각지대와 중복 규제를 동시에 겪기 쉽
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의 속도에서 해외 경쟁사에 뒤쳐질 위험이 크다. 

핵심 병목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네거티브 규제의 부재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데만 수개
월이 걸린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저하로 승인 지연, 연장 제한, 사후 법제화 미연결이 반복된다. 셋
째, AI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생성형 AI의 책임과 윤리 기준 해석이 일관되지 않는다. 넷째, 다부처 분산 규제로 
해석과 적용이 들쭉날쭉해 사업 착수가 지연된다.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㐰규제의 시간차㐱다. 기술은 분기 단위로 진화하지만 규제 개편은 연 단위로 움직인다. 
이 속도 차이가 누적되면 혁신 기업은 먼저 지치고, 제도는 뒤따라가는 구조가 고착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민첩성과 예측 가능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재화하는 전환이다. 

4.2 원인 분석: 규제 환경의 구조적 한계 
현행 규제 문제의 뿌리는 네 가지 특성에 있다. 기술 적응성 부족, 인허가 경직성, 데이터 거버넌스 불확실성, 

그리고 실험제도의 전이 실패가 그것이다. 

우선, 법과 제도는 산업별 분류에 고정돼 융합형 모델㏖의료㚅AI, 금융㚅AI, 로보틱스㚅AI㏗을 온전히 포섭하지 못
한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주류여서 㐮허용되지 않으면 금지㐯라는 관성이 강하게 작동한다. 인허가·심사 절차
는 사전심사㎾부처 이관㎾중복 심사가 겹치며 평균 수개월의 리드타임을 초래한다. 특히 다부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일수록 단일 창구가 없어 타이밍 리스크가 커진다. 

데이터 활용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가명·비식별 처리 기준과 저작권 해석이 기관·부처마다 달라 기업은 법
적 리스크를 피하려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모델 학습의 속도와 품질 향상이 제약된다. 또한 , 샌
드박스와 실증특례는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리고 연장에도 제한이 있으며, 실증이 상용화 단계로 전이되지 못해 
기존 장벽이 다시 작동하는 경우가 잦다. 

종합하면 한국의 규제 환경은 기술 변화에는 느리고, 절차는 복잡하며, 실증은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에 머물러 있다. 이 한계를 넘으려면 원칙의 전환㏖네거티브·리스크 기반㏗, 집행체계의 재설계㏖컨트롤타워·패스
트트랙㏗, 데이터 규범의 명료화㏖학습 특례·표준 API㏗, 실증의 제도화㏖성과 기반 조달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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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략 방향 및 목표: 민첩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 
AI·딥테크 스타트업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실험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의 민첩성

과 예측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기적인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
는 구조적 전환을 지향한다. 

무엇보다 신산업 적합형 규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 분류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과 기능의 
특성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한다. 이는 의료, 금융, 제조 등으로 구분된 법령이 융합형 AI 서비스의 확산을 가
로막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위험도 기반 접근을 적용해, 저위험 기술은 자유로운 실험을 보장하
고 고위험 기술은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한다. 

둘째,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간소화가 필요하다. 창업 초기나 사업 확장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복수 부처 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평균 8㚑12개월에 달
하는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스타트업이 㐰시장 타이밍㐱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해야 한다. 창업 초기나 사업 확장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
폭 단축하고, 복수 부처 심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평균 8㚑12개월에 
달하는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스타트업이 시장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AI 규제를 명확화해야 한다. AI 모델의 학습과 활용 전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법률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하고, 비식
별·가명정보 활용 규정을 표준화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
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상용화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특례가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
고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는 㐰폐쇄 루프㐱를 구축한다. 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 법제화를 의무화하고, 실증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전국 확산을 신속히 추진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해야 㐰실험은 가능하지만 사업화는 불가능한㐱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네 축은 단일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다. 기술 중심 규제 설계는 데이터 활용 명확화와 
맞물리고, 인허가 간소화는 샌드박스 성과 확산과 연결되어야 실효성을 발휘한다. 결국 규제 혁신은 단발적 완
화가 아니라, 민첩하고 반복 가능한 혁신 사이클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4.4 세부 정책 과제: 네거티브·리스크 기반·데이터·조달 패키지 
4.4.1 규제 원칙 혁신: 사전 억제에서 유연 허용으로 
가. AI·데이터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전략 3대 분야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제한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안전

성·윤리성·시장영향도를 반영한 분야별 위험도 지표를 마련하고, 고·중·저위험 등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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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저위험군은 사전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한다. 로드맵은 3년 주기로 개정하고 신기술은 상시 재분류
하여 제도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술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신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속도를 앞당긴다. 

나. Risk㎼based 규제 체계 도입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별로 분류해 규제 의무를 정밀하게 설계한다. 의료진단·자율주행 등 고위험군에는 안전

성 인증과 설명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저위험군은 정보제공 의무만 부과하며 전 과정의 인증·심사 절차
를 온라인 자동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규제 예측성을 확보하고, 사회는 고위험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4.4.2 규제 실행체계 개편: 일관된 통제와 민첩한 허용 
가. AI 규제 컨트롤타워㏖㐰AI혁신위원회㐱㏗ 설치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 권한과 해석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AI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인

허가·심사 단일 창구로서 범부처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신기술 사전검토와 권한 조정·협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제 샌드박스 및 패스트트랙과 연동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그 결과 규제 해석·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사
업 착수 지연이 최소화되며, 부처 간 갈등도 완다. 

나.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및 패스트트랙 운영 
AI 스타트업 전용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기존 샌드박스를 전면 개선해 실증·상용화 속도를 대폭 높인다. 신

청부터 승인까지 3개월 이내 처리, 제출서류 최소화, 실증 완료 후 상용화 의무 삭제, 최대 4년 연장 허용, 심사
주체·기준의 표준화와 중앙 통합 매뉴얼 도입으로 예측성을 복원한다. 이를 통해 실증㛯상용화의 폐쇄 루프를 
정착시키고 초기 진입·확장 속도를 끌어올린다. 

다. 샌드박스 㐰지정형㐱 병행 
정부가 AI㚤핀테크·AI㚤바이오 등 전략 산업군을 사전 지정해 해당 분야는 심사 없이 즉시 사업화를 허용한다. 

지정형 트랙은 국가 전략 분야의 상용화를 가속하고 기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안정성을 높인다. 

라. 국민참여형 기술 배심원제 
전문가·시민·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평가 제도를 도입해 AI 윤리·개인정보·안전성 등 쟁점 사

안을 사회적으로 검증한다.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결정의 신뢰를 높인다. 

4.4.3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AI 학습 기반 마련 
가. AI 학습 데이터 안전 활용 특례 
개인정보보호법에 AI 학습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히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구역 내 가명정보 가공·활용의 사전동의를 면제하되, K㏇익명성·차등프라이버시 등 고
급 비식별화 기술을 의무화하고, 보안인증·접속기록 관리, 사전고지·이의신청 절차, 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
는 상시 모니터링 위원회로 통제한다. 민감 분야에는 재식별 위험도 기준을 차등 적용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다. 그 결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R㖅D·상용화 속도가 개선되고 데이터 기반 AI 경쟁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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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데이터 실시간 API 체계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API 기반 표준 포맷·메타데이터로 실시간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개발자

는 최신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호출·학습할 수 있어 서비스 개발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향상된다. 

다. 민관 데이터 허브㏖K㏇AI Data Hub㏗ 
대기업·스타트업·공공기관이 데이터셋을 공유·정제·검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질관리·저작권 검증·모

델 테스트를 지원한다. 고품질 학습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져 모델 성능과 서비스 신뢰도가 함께 개선된다. 

4.4.4 민관 협력형 규제 실증 기반 강화 
가. 민관 공동 AI 규제 실험실 
정부·스타트업·법률 전문가가 사전에 규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신기술 적용 전 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안을 제시한다. 사전 리스크 제거로 상용화 성공 확률을 높이고 제도적 병목을 미리 해소한다. 

나. AI 규제맵 및 자가진단 API 
기업이 스스로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맵과 자가진단 API를 제공한다. 법무·인허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4.4.5 공공조달·실증 연계 제도 확산 
가. AI 공공 바우처 조달 제도 
사회문제 해결형 AI 서비스를 선구매·실증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정식 조달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초

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해 시장 진입의 첫 단계를 제도화한다. 

나. 성과기반 조달체계 전환 
사양·규격 중심 대신 행정 효율·안전 개선 등 사회적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조달체계를 도입한다. 실질적 성과

에 기반한 혁신 구매가 촉진되어 예산 효율과 품질이 함께 높아진다. 

다. AI 테스트베드 및 우선구매 확대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실증 공간을 확충하고, 실증을 통과한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한다. 초기 기

업의 매출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시장 확산으로의 전이를 촉진한다. 

4.4.6 글로벌 정합성 및 대응 전략 강화 
가. 디지털 통상 대응 TF 
산업부·외교부·스타트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FTA 디지털 부속서에 AI 조항을 반영하고, 해외 진출의 규

제 장벽을 사전에 낮춘다. 통상 협의의 일관된 메시지로 기업의 국제 사업 계획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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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 국제표준 공동 대응 시스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함께 EU AI Act, NIST AI RMF 등 주요 규제와의 차이를 조기에 조율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ISO·ITU·OECD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공동 참여하고, 국내 규제 조율·상호인정 협의를 병행
해 수출·인증 지연 리스크를 줄인다. 이를 통해 국내 규제와 글로벌 기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 속도
를 높이며, 표준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한다. 

다. 한㎾EU AI Dialogue 정례화 
EU AI Act 등 핵심 기준과의 사전 조율을 위해 한㎾EU AI 규제 대화를 정례 운영한다. 공동 가이드라인과 상

호인정 범위를 확장해 유럽 내 사업 확장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환경 대응력을 제고한다. 

4.5 실행로드맵: 컨트롤타워·샌드박스·표준·조달 연동 계획 
규제·제도 실행 계획은 여섯 개 축으로 구성된다. 규제 원칙 혁신, 규제 실행체계 개편,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 

민관 협력형 규제 실증, 공공조달·실증 연계, 글로벌 정합성 대응이 그것이다. 각 축은 규제의 민첩성과 예측 가
능성을 높이고, AI·딥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를 위해 주관 부처와 협력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5년 이상을 내다본 단계별 로드맵으로 실행을 추진한
다. 

규제 실행체계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가 함
께 AI 규제 컨트롤타워 설치,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운영, 지정형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규제 
정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해 AI 
목적 가명정보 특례를 명문화하고 공공데이터 API 체계를 확립한다. 

민관 협력형 규제 실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민간 VC 및 스타트업이 
협력해 AI 규제 실험실을 운영하고 규제맵·자가진단 API를 제공한다. 공공조달·실증 연계는 조달청과 중소벤
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해 AI 공공 바우처 조달, 성과 기반 조달체
계, 우선구매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정합성 대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주관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해 디지털 통상 TF를 운영하고 국제표준 공동 대응, 한㎾EU AI 
Dialogue를 이끈다. 

실행 로드맵은 네 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제도 설계와 법령 개정, 1년차까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범 분야를 지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AI 목적 가명정보 특례를 반영하며, 규제 컨트롤타
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단계㏖인프라 구축과 시범 운영, 1㚑2년차㏗에서는 AI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공공데
이터 실시간 API 제공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AI 규제 실험실과 규제맵 베타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이 자율적으
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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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전국 확산과 제도 정착, 3㚑5년차㏗에서는 지정형 샌드박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AI 공공 바우처 조달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산한다. 성과 기반 조달체계는 전 부처로 확대해 공공조달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
진하도록 한다. 

4단계㏖글로벌 연계 강화, 5년차 이후㏗에서는 한㎾EU AI Dialogue를 정례화해 글로벌 규제 동기화를 추진하
고, ISO·ITU·OECD 등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해외 규제 상호인정 제도를 도입해 국내 기업
의 해외 진출 규제 장벽을 최소화한다. 

종합하면 이 실행 계획은 초기에는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에는 시범 운영과 제도 정
착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해 한국
의 AI·딥테크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6 정책 결론 
본 장에서 제시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리스크 기반 체계, AI 혁신위원회㏖컨트롤타워㏗,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학습데이터 특례, 공공 API·데이터 허브, 성과 기반 조달, 국제표준 공동 대응은 사전 억제에서 유연 허용으로
의 패러다임 전환을 완성하는 장치들이다. 이를 통해 실증㎾상용화㎾확산으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가 정착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심사와 조달 리드타임은 단축되고, 공공 레퍼런스는 확대되며, 해외 인증·수출 과정의 
마찰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은 시장과 제도에서 동시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이다. 자본㎾인재㎾제도의 세 축이 거버넌스·재정·성과관리㏖KPI㏗ 체계로 묶일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결론 장에서는 주관㎾협업 부처 매트릭스, 연차별 재정 프레임, 핵심 KPI 대시보드, PI㏈KPI㏈
예산 환류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세 축이 상호 강화되는 국가 실행 설계도로 완결할 것이다. 

5.결론: 자본·인재·제도의 삼각축 복원 없이는 AI 강국도 없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는 분명하다. 자본㎾인재㎾제도는 상호 의존적이며, 어느 하나라도 병

목이 지속되면 나머지 개혁의 효과는 희석될 수 있다. 자본이 있어도 인재가 부족하면 혁신은 멈출 수 있고, 인
재가 충분해도 제도가 막히면 시장은 닫힐 수 있다. 제도가 유연하더라도 자본과 인재가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
은 이어지기 어렵다. 본 보고서의 최종 제언은 세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 실행 설계를 통해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투자㏖자본㏗ 부문은 회수 경로의 다변화와 성장자본의 대형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한다. 핵심은 
정부 First㎼Loss와 성과 연동 구조를 갖춘 국가·민간 공동 스케일업 펀드이며, 정책형 세컨더리와 Mid㎼exit 플
랫폼을 결합하면 IPO 단선 의존이 완화될 수 있다. 무형자산 평가 표준, 매칭형 공동투자㏖Fast㎼pass 포함㏗, 연
금자금 등 장기자본 유입을 동시에 가동한다면 B㚰D 라운드 성장자본 유입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크며, 창업㎾
성장㎾회수의 선순환이 복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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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부문은 공급㎾유입㎾정착㎾재순환의 파이프라인을 하나로 연결한다. S㏇Startup 비자와 정주 패키지는 해
외 핵심 인재의 유입과 장기 정착을 가속화할 수 있다. 산학 연계형 석·박사 과정, 장기 인턴십, 스톡옵션/ESPP, 
채용 바우처를 결합하면 국내 인재가 즉시전력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PPP 인재 플랫폼과 사회적 
인정 체계㏖표준 디지털 이력, 경력 전이성㏗가 작동하면 팀의 실행 역량이 빠르게 축적되고, 자본이 투입된 프로
젝트의 PoC㜍조달·상용화 전환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규제㏗ 부문은 사전 억제에서 유연 허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AI 규제 컨트
롤타워㏖㐰AI 혁신위원회㐱㏗가 설치되면 단일 창구와 해석·집행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 네거티브·리스크 기반 
로드맵과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은 실증㎾상용화의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잠재력이 크다. AI 학습 데이터 특례와 
공공 실시간 API, 성과 기반 조달·바우처를 연계하면 데이터 접근과 초기 매출 레퍼런스가 제도화될 수 있으며, 
EU AI Act·NIST 등과의 국제 정합성을 확보한다면 인증·수출 과정의 마찰비용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
인다. 

이 대표 해법들이 동시에 작동하면 B㚰D 라운드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세컨더리·M㖅A 비중이 상승하며, 
평균 회수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인재 측면에서는 채용 리드타임이 줄고 정착률이 높아지며, 해외 인재
의 유입과 정주가 늘어나 팀의 실행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제도 측면에서는 심사·조달 리드타임이 단축되고 
공공 레퍼런스가 축적되며, 국제 정합성이 보장될 경우 해외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㐰실증㛯조달㛯민간 확산㐱과 㐰창업㛯성장㛯회수㐱의 두 선순환이 하나의 폐쇄 루프로 결합하면서, 국
내에서 태어난 모델과 서비스가 글로벌 기준을 내재한 채 더 빠르게 스케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세 축은 하나의 국가 실행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컨트롤타워 중심의 거버넌스 
매트릭스㏖주관㎾협업 부처㏗, 연차별 재정 프레임, 핵심 KPI 대시보드, PI㜍KPI㜍예산 환류 메커니즘을 통해 성
과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검증된 장치는 신속히 제도화·스케일업한다. 

자본·인재·제도의 삼각축 복원은 곧 국가 실행 설계다. 이것이 한국 AI 산업의 다음 10년을 여는 가장 현실적
이고 강력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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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해외사례

1. 투자 정책 해외사례
1.1 미국의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미국의 SBIC는 연방정부 산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벤처 투자 프

로그램으로, 정부 보증 자금과 민간 자본을 매칭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SBIC는 민간 투자자㏖예: 연기금, 재단, 은행, 고액자산가 등㏗의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해 SBA는 
최대 2배 규모의 정부 보증 부채㏖leverage㏗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총 투자 여력은 민간 1: 정부 2의 비율로 결
합되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해당 자금은 SBIC가 직접 관리하며,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표�1�] SBIC 의 구성주체의 각 역할 및 기능

SBIC 제도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신용보증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과 
민간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특히, 초기·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
적 자금 공급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대표적인 미국형 공공㎼민간 투자협력 사례로 평가된
다.

1.2 프랑스의 Bpifrance
Bpifrance는 프랑스 정부가 2012년 설립한 공공투자은행으로, 국내 VC 시장의 전 주기㏖Seed㚑Late Stage㏗

에 걸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기관이다.

구성 주체 역할 및 기능

Private Investors 
㏖민간 투자자㏗

• SBIC에 㐰유한책임출자자㏖LP㏗㐱로 참여 
• 정부 보증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자본을 제공 ㏖matching capital㏗ 
• 주로 연기금, 재단, 은행, 고액자산가 등이 참여

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연방 중소기업청

• SBIC 펀드 매니저의 자격 심사 및 라이선스 발급 
• 민간자본 1달러당 최대 2달러까지 보증 부채 형태로 레버리지 제공 ㏖최대 1.5억 

달러㏗ 
• 프로그램 전체의 감독 및 규제 역할 수행

SBIC Fund 
Managers 

㏖SBIC 운용사㏗

• 자금 운용 및 중소기업 투자 전략 수립 
• 투자, 회수, LP 관리 등 펀드 전반 관리 
• SBA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 수행

24



직접 투자 부문에서는 대형 성장기업을 위한 Large Venture Fund㏖1.75B 유로㏗, 산업 프로젝트에 특화된 
SPI Fund, IT·디지털 초기기업을 위한 Ambition Numérique Fund㏖ANF㏗와 F3A Fund 등이 대표적이다. 이
들 펀드는 유니콘 육성, 고용 창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간접 투자 부문에서는 민간 VC 펀드에 출자하여 생태계를 확장하며, 국가산업벤처펀드㏖FNVI㏗, 국가 시드펀
드㏖FNA㏗, Multicap Croissance 등 다양한 펀드를 통해 산업 혁신, Deep Tech 상용화, 중기 기업의 스케일업
을 지원한다. 평균 5㚑6배의 민간 레버리지를 유도하며 정책적 효과도 크다.

Bpifrance는 공공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프랑스 스타트업·혁신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
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표�2�] 프랑스 Bpifrance 투자 활동 요약8

1.3 이스라엘의 Tel Aviv Stock Exchange ㏖TASE㏗
이스라엘 증권거래소㏖TASE, Tel Aviv Stock Exchange㏗는 유망한 비상장 기업㏖Pre㎼IPO 기업㏗들이 상장 전

에도 기존 투자자의 지분 유동화㏖세컨더리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 유통시장㏖Private Market/
Secondary Market㏗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IPO 이전 단계에서의 투자 회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벤처생태
계 전반의 자본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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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용 개시/기간
운용 자금 규모 

㏖EUR㏗
투자 기업 수 레버리지/성과

직접 투자 2013㏈2022 4B 450개 레버리지 5.4㎾6:1

간접 투자 2013㏈2022 5B ㏖27B 유치㏗
2,700개 
㏖900개 해외㏗

유치 자금 27B

Large Venture Fund 2013㎾현재 1.75B
65개 
㏖유니콘 11개 포함㏗

19,000개 일자리 / 3.3B 매출

SPI Fund I 2015 800M N/A EIB 공동 출자

SPI Fund II
2 0 2 2 ㏖ F r a n c e 
2030 전략㏗

1.1B 70㎾100개 목표 소형 프로젝트 중심

Ambition 
Numérique Fund

2011㏈2020 230M 35개 1㏈10M 규모, IT 중심

F3A Fund 2015㏈2018 11M 23개 1.18x 민간유치

FNVI ㏖산업 VC 펀드㏗
2 0 2 2 ㏖ F r a n c e 
2030 전략㏗

350M 산업 VC 펀드 대상 펀드 규모 80㎾250M 목표

National Seed Fund 
㏖FNA㏗

2011 / 2017 / 2024 1.5B ㏖누적㏗ 600개
TVPI 1.59 / Deep Tech 60㚜 / R㖅D 
170M

Multicap 
Croissance

2014 / 이후 확대 400M 㜍 600M VC 펀드 대상 TVPI 1.58 / 민간 매칭 50㛯60㚜



[�표�3�] TASE 제도 작동 방식

이스라엘 TASE의 사전 유통시장 제도는 상장 중심의 전통적 자본시장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비상장 단계에
서의 자본 유통과 투자 회수 구조를 제도화한 혁신적인 사례이다.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유동성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민간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K㏇OTC,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제도화된 상장 전 사전 유통시장 운영 모델은 아
직 미비한 편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TASE 사례는 정책적 참고모델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1.4 유럽의 Euronext Growth  
Euronext Growth는 유럽 최대의 다국적 증권거래소인 Euronext가 운영하는 중소기업㏖SME㏗ 및 성장기업

㏖Scale㎼up㏗을 위한 전용 상장 플랫폼이다. 이 시장은 유연한 상장 요건과 낮은 규제 부담을 바탕으로, 비상장 
기업의 자본 조달 및 투자 회수 경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표�4�] Euronext Growth의 제도 구조 및 주요 특징

Euronext Growth Market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병
목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유럽의 분산된 벤처시장 구조에서도 공동 플랫폼
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투자자 풀을 통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분 내용
운영 주체 TASE ㏖이스라엘 증권거래소㏗ 산하 플랫폼 또는 제휴 파트너
대상 기업 비상장 스타트업, 기술기반 성장기업 ㏖상장 의향은 있으나 일정 미정㏗
거래 대상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구주 ㏖shares held by early investors, employees 등㏗

참여 투자자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HNWIs㏗, VC, 일부 적격 개인투자자

유통 방식
일정 기간 동안 매도 희망자와 매수 수요를 연결해주는 구조 ㏖Matching Market 또는 

경매 기반 매칭㏗
정보 공개 TASE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한적 정보 기반 ㏖재무 요약, 밸류에이션 정보 등㏗

구분 내용
운영 주체 Euronext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7개국 통합 거래소㏗
대상 기업 중소기업㏖SME㏗, 스타트업, 고성장기업 ㏖특히 시가총액 1억 유로 미만 기업이 다수㏗
설립 목적 성장 단계 기업의 상장 장벽 완화 및 자본시장 진입 지원

상장 요건
전통적인 Regulated Market에 비해 완화된 기준 적용 
㛯 재무이력, 공시 요건, 비용 등 축소

상장 국가 수
Euronext Growth는 각 국가별로 로컬 플랫폼을 운영 ㏖예: Euronext Growth Paris, 
Milan, Oslo 등㏗

회수 경로 초기 투자자 및 창업자의 부분적 엑시트 가능 / 후속 투자 유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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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넥스㏖KONEX㏗나 K㏇OTC와 비교해, Euronext Growth는 공식 거래소 기반의 상장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상장 이후 유럽 전역 투자자에게 노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강점을 가진다. 이는 국내 중소·벤처기
업의 자본시장 진입 경로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2. 인재 정책 해외사례
2.1 프랑스의 La French Tech Visa
La French Tech Visa는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창업자, 기술 인재,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장기 체류 

비자 프로그램으로, 프랑스의 기술·혁신 생태계인 La French Tech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창업
자가 프랑스에 최대 4년간 체류하며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족 동반, 영주권 전환도 연계되
어 있다.

•최대 4년간 거주 및 근로 가능 
비자 최초 발급 시 최대 4년 체류 허용 ㏖연장 가능㏗ 

•가족 동반 허용 
배우자와 자녀 동반 가능하며, 배우자도 별도 근로허가 없이 프랑스 내 취업 가능 

•영주권 전환 연계 
일정 기간 체류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프랑스 영주권㏖Residence Card㏗ 신청 가능 

•절차 간소화 및 우선심사 
La French Tech과 연계된 스타트업 허브 입주자에게 비자심사 패스트트랙 제공 

•프랑스 전역 활용 가능 
파리 외에도 리옹, 마르세유, 릴 등 여러 지역의 French Tech Hub에 적용 가능 

[�표�5�] La French Tech Visa의 대상 및 자격 요건

La French Tech Visa는 이민정책과 창업·혁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 
체류 중심의 스타트업 비자 제도와 달리, 장기 정착과 가족 정주까지 고려한 유인 설계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통해 우수한 해외 창업자와 기술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며, 파리 및 주요 도시의 글로
벌 혁신 거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고급 외국인 인재 유입과 지역 창업 생태계 강
화를 연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모델이다.

구분 주요 내용
창업자㏖Founders㏗ 프랑스 정부가 인증한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에 선정된 외국인 창업자
기술 인재㏖Talent㏗ 프랑스 내 기술기업에 고용되거나, Tech 기업과 계약한 프리랜서·기술 전문가

연구자㏖Researchers㏗ R㖅D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프랑스 기관과 계약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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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의 Global Talent Stream
Global Talent Stream㏖GTS㏗는 캐나다 정부가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고급 기술 인재 

신속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해외 전문 인력을 빠르게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심사를 2주 내 처
리하며, 기존에 요구되던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대부분 면제하
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표�6�] Global Talent Stream의 대상 및 절차

Global Talent Stream은 이민정책과 산업 전략의 결합 모델로서,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점으로 한다. 이는 첨
단 기술 분야에서 인력 수급 격차를 빠르게 해소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캐나다의 글로벌 혁신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핵심 도구다.

한국의 경우에도 AI·딥테크 인재 확보를 위해 신속비자제도 도입, LMIA 유사 절차 완화, 기업㎾인재 매칭 플랫
폼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3 싱가포르의 AI Apprenticeship Programme ㏖AIAP㏗
싱가포르 정부 산하 AI Singapore가 주도하는 AIAP는 교육㎾현장 프로젝트㎾취업을 하나의 일관된 트랙으로 

설계한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산업연계 교육 모델이다. 본 프로그램은 비전통적 이공계 전공자도 AI 실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참여 기업과의 연계 고용 구조를 통해 높은 취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2022
년 기준, 프로그램 이수자의 78㚜가 AI 관련 직무에 취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AIAP는 크게 두 단계로 운영된다.

첫 번째 단계인 Deep㎼Skilling Phase㏖3개월㏗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링, 모델 배포 등 AI 전 과정에 걸친 실무 기술을 습득한다. 학습 영역은 기초 머신러닝
㏖Classical Models㏗, MLOps, 국제 표준·윤리·거버넌스㏖ISO, Ethics 㖅 Governance㏗, 딥러닝㏖Deep Neural 

구분 주요 내용
운영 주체 캐나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 및 이민국㏖IRCC㏗

대상 기업
㏖i㏗ Category A㎓ 혁신 기관 추천 기업 
㏖ii㏗ Category B㎓ 지정된 Global Talent 직종㏖IT, AI, 데이터 등㏗ 채용 기업

대상 인재 고급 기술 직종 종사자㏖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처리 기간 2주 이내 신속 승인㏖비자 심사 및 워크퍼밋㏗

특징
㎼ 대부분의 경우 LMIA 면제 
㎼ 고용 기업은 Labour Market Benefits Plan㏖LMBP㏗제출 필요

체류 허용 기간 최초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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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시계열 분석㏖Time㎼series㏗,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ing㏗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지�6�] AI Apprenticeship Programme ㏇ Phase 1 ㎓ Deep㎼skilling Pahse ㏖3 Months㏗9 

 

두 번째 단계인 Project Phase㏖36개월㏗에서는 AI Mentor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지도를 받으며 실제 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팀은 AI 훈련생㏖Apprentices㏗ 15명과 AI Mentor,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터
·운영 지원팀, AI Education Hub 책임자㏖AIEH Heads㏗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스폰서와 도메인 전문가가 과
제의 방향과 산업적 요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훈련생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이미지�7�] AI Apprenticeship Programme ㏇ Phase 2 ㎓ Proejct Phase ㏖3 or 6 Months㏗9

 

AIAP는 단기 집중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를 연계한 후, 참여 기업과의 직접적인 채용 파이프라인을 제공함으
로써 교육㎾고용 간 단절을 해소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
고, 고용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AI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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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정책 해외사례
3.1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영국은 공공의료기관 NHS를 중심으로, 의료 AI 기업이 환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

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진단 정확도의 실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상용화
를 동시에 이끌어 낸 대표적인 공공㎼민간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표�7�] NHS의 주요 제도 및 조치

영국 NHS의 사례는, 공공 의료데이터의 책임 있는 개방이 AI 기술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진단 정확도 향상이라는 정량적 성과는 기술성과 정책효과가 결합된 모범 사례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설계, 공공데이터 민간 공유 플랫폼 구
축, AI 윤리기준 하의 데이터 활용 허용체계등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이다. 

3.2 영국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Sandbox
영국의 경쟁감독기구인 CMA는 혁신 기업이 경쟁법 적용을 유연하게 검토받을 수 있도록 㑁규제 샌드박스 제

도㑁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디지털 플랫폼, AI 기반 서비스, 핀테크등 신기술 기반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이 사전검토·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8�] CMA의 제도 운영 구조

구분 내용

데이터 개방 범위
NHS 산하 병원의 의무기록, 진단영상, 병리 데이터 등 익명화된 환자 정보에 대한 
기업 접근 허용

규제 완화 조치
기존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UK DPA 2018㏗ 적용을 의료 R㖅D 목적에 
한해 예외 허용

AI 기업 조건 윤리심사㏖ethics review㏗, 공공 이익성, 데이터 보안 요건 충족 시 활용 가능

대표 사례
DeepMind ㏖현 Google Health㏗와 NHS의 협업 프로젝트 㐰Streams㐱㎓ AI 기반 
신장질환 조기진단 도구 개발

성과 지표 일부 진단 분야에서 AI 진단 정확도 27㚜 향상㏖예: 안과, 피부병리, 신장질환 등㏗

항목 내용
운영 기관 영국 경쟁시장청㏖CMA㏗ 산하 Digital Markets Unit ㏖DMU㏗

대상 기업
경쟁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 플랫폼·서비스 제공 기업 
㏖예: AI 기반 가격 결정, 알고리즘 매칭 플랫폼 등㏗

지원 내용 사전 규제 상담 / 경쟁법 위반 여부 사전 판단 / 실증사업 운영 허용
평균 처리 기간 3개월 이내 승인 결정

승인율 68㚜㏖신청 기업 중 실제 테스트 승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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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Sandbox는 단순 규제 유예가 아닌, 㑀사전협의 기반의 경쟁정책 실험실㑀로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신기
술이 전통적 법제와 충돌할 때, 기업의 혁신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정
책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AI, 알고리즘 가격 책정, 디지털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의 사전적 유
연 운용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국 CMA Sandbox는 그 유효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3.3 싱가포르의 GovTech Singapore
GovTech Singapore는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전담 기관으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API 형태로 개

방하여 민간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교통, 환경, 도시 인프라 등 실시간·위치기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
면 개방하였고, 이 정책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빠른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표�9�] GovTech Singapore의 제도 개요 및 활용 현황

GovTech의 데이터 개방 사례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이전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산업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다. 특히 정제된 API 기반 개방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스타트업 초기 진
입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도 실시간성, 상시 업데이트, API 제공 범위 확대, 개발자 친화적 포맷으로 전환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스마트시티·모빌리티·에너지 분야의 민관 공동 실증 인프라와 연계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3.4 일본의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AI 및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조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컨설팅 㛯 실증 테스트 㛯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형 정책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
조는 기업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와 규제 검토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AI 기
반 프로젝트가 빠르게 실증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항목 내용
운영 주체 GovTech Singapore ㏖정부 산하 디지털 서비스청㏗

개방 플랫폼 Data.gov.sg㎾ API 기반의 공공데이터 허브
개방 분야 교통 흐름, 대기질, 버스 도착 시간, 택시 수요, 인구 통계, 도시 센서 데이터 등
기술 지원 RESTful API, JSON/XML 포맷 제공, 개발자 문서·샘플 코드 지원

활용 기업 수
2022년 기준 200개 이상 스타트업이 실시간 API 활용 
㏖예: 모빌리티, 기후테크, 물류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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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METI의 제도 구조 및 운영 방식

일본 METI의 모델은 㑀기술개발㎾규제검토㎾실증테스트㎾제도화㑀를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통합한 정책 디자인
이다. 특히, 기술기업 입장에서 정부와 함께 리스크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협치형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의 AI·딥테크 산업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3.5 미국의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미국 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은 AI 기반 기술의 공공부문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SMB㏗을 대상으로 한 조달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단순 기술 납품이 아닌 AI 
활용의 실효성과 공공성과 연계된 평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AI 솔루션의 실제 도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
린 정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표�11�] GSA의 제도 개요 및 구조

•공공조달의 전략적 전환 
기술 중심 심사에서 성과·영향 중심의 다층적 조달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㛯 공공부문 혁신 성과 극대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유도 
민간 대기업이 독점하던 AI 조달을 중소 AI 기업 중심의 실증·성과 경쟁 구조로 개편 

단계 주요 내용
① 사전 컨설팅 
㏖Pre㎼Consultation㏗

기업이 개발 중인 AI·신기술에 대해 규제 당국과 사전 협의 
: 적용 가능 법령, 허가 요건, 개인정보 관련 쟁점 등

② 신속 실증 허가 
㏖Fast㎼Track Proof㏗

규제 검토 결과 문제가 없거나,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장 실증
을 우선 허용 
: 지역 단위 샌드박스와 연계

③ 제도 정비 및 확대 
적용

실증 결과에 따라 법령 해석 변경, 지침 수립,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연계 
: 필요시 㐰신사업 특례제도㐱와 연동하여 전국 적용 가능

항목 내용
운영 기관 GSA ㏖미국 연방조달청㏗, AI Center of Excellence㏖CoE㏗ 협업
대상 기업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Small 㖅 Medium Businesses㏗

도입 제도
조달 심사 시, 기술 성능 㚅 실증 결과 㚅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성과 
평가 기준 도입

활용 분야
민원 자동화, 문서 분류, 사이버 보안 대응, 고장 예측 등 다양한 연방 행정업무에 
AI 도입

지원 방식

• 성능평가 지표 제공 
• 시범사업㏖Pilot㏗ 연계 
• 사전 검증 모델 적용 
• GSA 등록 AI 카탈로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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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촉진 
연방기관 전체의 업무 효율화와 AI 활용 행정혁신 모델 확산에 기여 

•사전 검증 모델/AI 카탈로그 활용 
정부가 기술 기준을 사전에 정리하고, 검증된 모델 기반 조달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3.6 핀란드의 Aurora AI 프로젝트 
핀란드 정부는 Aurora AI라는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시민 참여 중심으로 설계하

고,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흐름㏖life㎼event㏗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재구성하며, 개인화된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표�12�] Aurora AI의 주요 구조 및 추진 방식

항목 내용
운영 주체 핀란드 국가 디지털청 㚅 교육부, 사회보건부 등 다부처 협력

프로젝트 목적 시민 개개인의 생애주기·삶의 전환점에 맞는 AI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

접근 방식
• 시민의 문제를 중심에 둔 과제 설정 
• 공공㎼민간㎼시민사회 공동 기획 
• 시민이 직접 데이터 제공 및 정책 설계 과정 참여

AI 도입 분야 청년 고립, 복지 사각지대, 심리상담 매칭, 구직 정보 연결, 교육·보건 서비스 연계 등

기술 인프라
MyData 기반 디지털 신뢰 인프라구축 
㛯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며 AI 서비스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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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패널에 ㏚참여㏛하고 
삼쩜삼을 사용하며 느낀 경험을 나눠 주세요. 
간단한 의견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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